공립학교도 선택해서 간다
BC주 교육부, 교육 개혁 정책 발표.  

학부모 학교 선택권 허용
앞으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다닐 수 있게 됐다. 크리스티 클락 BC주 교육부 장관은 2001년 7월 17일 밴쿠버 상공회의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각 교육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교육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클락 장관의 4대 교육 개혁 정책 중 가장 파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해당 교육청 내에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정해진 학교에만 입학이 허용되어 왔다. 
클락 장관은 "학생들이 해당 교육청 안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선택'의 진정한 의미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 교육부는 또 8월부터 각 교육청과 학생들의 성적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겠다는 책임 계약(Accontability Contract)을 체결할 방침이다. 계약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클락 장관은 "각 교육청이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문책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이 정책이 교육청에 동기 부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클락 장관은 또 현재 1년 단위로 집행되고 있는 교육청의 예산 운영 기간을 3년으로 늘려 효율성을 높이고 각 교육청의 예산 집행 자율권을 확대할 방침이며 현재 학생수에 따라 책정되고 있는 교육 예산 책정 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클락 장관은 교사 연합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필수 서비스로 지정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박았다. 클락 장관은 "학생들의 교육보다 어른들의 이해관계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 개혁 정책 발표에 대해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BC교사연합은 주정부가 교육 필수 서비스 지정을 고수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일부 교육청들은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허용할 경우 특정 학교에만 학생들이 몰리고 일부 학교는 소외 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교육부의 개혁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